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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건축법」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

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6억 

1,300만원, 2029년 6억 6,7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19억 2,000만원

(연평균 3억 8,4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주거실태조사

(지하층거주자)

(안 제20조제2항)

613 - 640 - 667 1,920 384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0조제2항

(주거실태조사)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

할 수 있음(제1항)

  3의2. 「건축법」 제53조1)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신설)

재량규정

1) 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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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주거실태조사2)에 「건축법」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

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거실태조사 특수조사 사례를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산함 

◦ 개정안은 「건축법」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

층에 거주하는 사람의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조사 대상이 불특

정적이고, 별도의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황 

◦ 개정안에 따른 지하층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매년 

시행하는 주거실태조사 중 별도 조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

수조사3)와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추산함 

－ 2017년과 2022년에 실시된 비주택주거실태조사(특수조사)를 참고하여 2년 주기의 

표본수 8,000가구를 대상으로 지하층 거주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

로 가정함 

－ 국토교통부는 2024년 주거취약계층인 지하·반지하 등 거주가구의 경향과 특성을 분

석하기 위해서 6,700가구를 대상으로 대면조사 실시(5억원, 비정기적 조사) 

❑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4)

2)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법 제20조제2항의 별도 조사가 필요한 대상은 특수조사로 격년에 1회씩 혹은 비정기적으로 조사가 시행

되어 왔으며, 2017년 이후에는 일반가구에 포함하여 조사가 실시되고 있음(노인, 고령자, 저소득가구는 

일반가구에 포함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20조제2항 

(주거실태조사)
〇 주거실태조사 특수조사 비용을 기준으로 추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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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지하층 거주자에 대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 비용은 조사

대상 표본 수에 조사비 단가를 곱하여 추산함 

❑ (추계대상)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표본수는 주

택이외의 거처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특수조사) 사례를 참고하여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표본 수 8,000명, 실시주기는 2년 단위로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 

❑ (조사비 단가) 조사비 단가는 주거실태조사 특수가구 조사비 단가

(75,000원)를 적용함 

◦ 조사비 단가: 2024년 실시한 특수가구조사비 단가 75,000원에 국회예산정책

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 이상의 가정에 따라 추계한 결과, 「건축법」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별도의 주거실

태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산됨  

4)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승상률 전망(2024.4.)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2.6 2.2 2.2 2.1 2.1 2.1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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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거실태조사(지하층거주자 특수조사): 2025~2029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조사 대상

(명, A)
8,000 — 8,000 — 8,000 —

조사비 단가

(명당, 원, B)
76,650 78,336 79,981 81,661 83,376 —

주거실태조사 

(지하층 A×B, 백만원)  
613 - 640 - 667 1,920

IV. 부대의견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 향후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이 확정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과장 분석관

경제비용추계과 이유미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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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주거실태조사 개요5)

❑ 법적 근거 

◦ (근거)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06년부터 실시*)

❑ 목적 

◦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가구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주택정책 수립, 주거 관련 연구 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일반가구, 특성가구(청년, 신혼부부, 고령, 장애인, 소득하위가구) 

－ 주거실태조사는 일반조사와 정책조사(특수가구조사)로 구분하여 일반조사는 짝수해, 

정책조사는 홀수해에 실시하였으며, 2017년 이후 일반조사는 매년 실시되고 있음  

◦ 2017년 이후부터는 표본규모를 확대하여 고령·저소득 등의 특수가구조사

는 일반가구 조사에 포함하여 시행하였음

❑ (조사범위) 17개 시도(세종시 포함, 제주도 이외의 도서지역은 제외)

❑ (조사내용) 점유형태, 생애최초주택마련 경험, 주택구입가격·임차료 등,

주택면적·시설 등 주거환경, 이사계획, 가구소득·구성·자산 현황 등 

◦ (표본 수) 일반가구: 61,000가구, 특성가구(8,000~10,000가구) 

－ 청년, 신혼부부는 2020년부터 일반가구에 포함하여 매년 실시 

◦ (조사주기) 매년(일반가구), 격년 혹은 비정기(특성가구) 

－ 2006부터 짝수년 주기로 진행(표본 2만가구) 하여 왔으나, 2017년부터 표본 확

대(2만→6만)와 함께 매년 추진 중에 있음

◦ (조사방식) 1:1 가구 면접조사

◦ (기관) 국토연구원, 한국리서치

5)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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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 표본수 및 조사현황] 

일반조사 조사내용 표본수 조사주기

일반조사

2006

일반가구

30,000

격년

2008 30,000

2010 33,000

2012 33,000

2014 20,000

2016 20,000

2017

일반가구

(청년, 신혼부부, 고령, 저소득가구 

포함)

60,000

매년

2018 61,000

2019 61,000

2020 51,000

2021 51,000

2022 60,000

2023 61,000

특수조사

2007 노인가구 및 장년가구 25,000

격년

2009 장애인가구 10,000

2011 임대주택 거주가구 60,000

2013 저소득가구 10,000

2015 장애인가구 8,000

2017 주택이외의 거처 가구6) 8,000 비정기

2019 장애인가구 3,000 비정기

2022 비주택주거실태조사 8,000 비정기

2023 장애인가구 6,700 비정기 

2024 비주택주거실태조사 6,700 비정기 

자료: 국토교통부, 「2020년 주거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22 및 국토교통부 예산사업설명자료 

❑ (예산) 주거실태조사 예산현황: 2022~2024년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주거실태조사 예산 3,155 3,480 3,450

6) 주택이외의 거처: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기타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은 상가, 공장, 여관 등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지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의 요건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는 경우의 주택(주거용 면적< 영업용 면적) 


